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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쉽고 의미 있게 공익활동에 

다가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일’ 

이었습니다. 

단체를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특히 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가 되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일단 

수많은 법령들과 시행령, 관련 제도, 유사 사례, 다양한 유권해석 등을 오랜 시간 동안 뒤져 

보면서 이런 요건, 저런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닌지 등을 따져 보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없어 보이고 궁금증은 풀기 어렵습니다.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매뉴얼>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당신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만드는 방법이 각기 다른데요. 본 

매뉴얼은 비영리조직을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형태 중 하나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중점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등록처별 등록요건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나 주무부처별 맥락이나 상황이 달라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매뉴얼을 통해 등록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뉴얼 마지막에 첨부된 자료들을 참고하거나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 해봐도 좋겠습니다. 

비영리단체의 다양한 종류를 알고 시작하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싶은데 행정절차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면 뭐가 좋은지 알고 싶다면 

이제, 매뉴얼을 활용하여 더 다양한 공익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단체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



Why & What
이제 막 단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당신에게

Part 1



위는 ‘공익활동(public activities)’에 대한 다양한 정의입니다. 이 외에도 공익활동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의된 한 가지의 정의가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다양한 정의들이 전제하고 있는 하나는 ‘공익’, 즉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흔히 공익활동은 광의의 개념처럼 인식되는데요, 공공의 이익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쉽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❶ 

특히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공익활동이 상상하는 ‘공적인 것’의 

규모와 범위는 다변화되고 있어서 더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활동도 기존에는 

공익활동이라고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익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칭하는 단어에는 NPO와 NGO가 있는데요, NPO(Non-

8 9Part 1 Why & 
What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2호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2023년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상 ‘공익사업’의 유형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는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 아님을 강조하는 개념, 

NGO(Non-Gover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단체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만, 활동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NPO, NGO에 

비해 시민사회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이
뭔가요?

❶

고경환 외, 2023,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보고서 2023-04, 

p.19-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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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과 협력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단체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생기는 제약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후원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게 되고, 정부나 재단의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자격이 필요할 수 있죠. 또한 등록된 단체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으면 해당 활동을 제삼자에게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고, 공신력을 획득 받은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은 법적으로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으로 

기능하며,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단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왜 단체 등록을
해야 하나요?

비영리단체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 3

비영리단체를 만들려면, 이제 형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비영리단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등록 여부와 법적 근거 등에 따라 나뉩니다. 조직 체계와 규모와는 

상관없이 공공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임의단체에 해당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함이 크다는 한계 역시 있습니다. 이때부터 단체를 등록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등록단체는 비법인단체와 법인단체로 나뉩니다. 비법인단체는 다시 국세기본법에 

근거를 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지원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민간단체로 나뉩니다. 법인단체에는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둔 사단·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비법인단체는 법인단체보다 

요구되는 서류나 지켜야 하는 법률이 덜 엄격해서 만들기도 운영하기도 상대적으로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매뉴얼은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데에 있어 비교적 용이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정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분 임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근거법 x 국세기본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민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록・허가 
·신고

x 신고 등록 허가 허가 허가

비영리성
영리・비영리 

가능
영리・비영리 

가능
비영리만 

가능
영리・비영리 

가능
비영리만 

가능

공익목적 
사업 비중이 
40% 이상

기부금 
영수증 발행

X X 개인 개인・기업 개인・기업 개인・기업

비법인단체 법인단체

비등록단체 등록단체



How To
비영리민간단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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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등록’과 ‘허가’입니다. 다시 말해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제’이고, 사단·재단법인은 ‘허가제’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단체 목적사업의 적법성,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사항들을 모두 

만족해야 설립 허가가 납니다.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등록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매뉴얼>의 핵심은 이 6가지 요건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등록을 준비하면서 ‘어떤 지점을 만족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등록편람과 법제처 해석 

등을 기준으로 한 등록요건의 세부 사항들을 살펴봅시다.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함

상시 구성원 
수(회원)가 100인 

이상이어야 함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함

구성원 상호 간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여야 함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 없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 1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함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본적으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특정인이나 소수를 위한 것이면 안 되고 

수혜자가 일반 국민 다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수혜자의 지역이나 집단, 직업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회원을 모집할 때에도 해당 요건을 이유로 가입 및 탈퇴에 제한을 두는 경우 등록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 내용

□ 사업 계획서, 예산·결산서 상의 사업비 집행 내역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 2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여야 함

비영리민간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공익추구라는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활동은 가능합니다. 단, 수익사업은 단체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이지, 목적 사업의 성격으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비, 참가비, 

입장료, 후원금 등의 수익은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영리’의 핵심입니다.❷ 

덧붙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거나(친목 단체) 회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직능단체, 조합)에 해당할 때도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❷

충청남도공익활동 

지원센터, 2019, 

New설립신공, 

p.35~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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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란 공익활동 수행능력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을 성년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상 조항은 민-민간의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상시 구성원 문제와는 

별개입니다)❹ 

□ 회칙(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재산 운영 방식 

□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는 규정의 

존재 여부

□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 간 분배한 사례의 존재 여부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 회칙(정관) 내의 목적, 사업, 관련 규정에 정치활동이나 

종교에 대한 내용 존재 유무  

□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사업비 집행내역에 특정 정당, 

정치인, 종교를 지지·지원하는 사업 존재 유무

□ 온라인(단체 웹사이트, 블로그 등) 상의 정치나 교리전파 

활동 여부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 3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 없어야 함

단체 설립 목적이 특정한 개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예컨대,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의 단체는 괜찮지만, 성평등을 구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을 공개적으로 했던 흔적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에서 배제됩니다. 

즉, 사업 목적의 공익성과 규정에 정치활동이나 종교 활동에 대한 명문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4 ]

상시 구성원 수(회원)가 100인 이상이어야 함

상시 구성원 수가 요건에 있는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단체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사적인 운영을 배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100명만 넘어서는 안 되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회원의 자격을 가진 이들이 100명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관 등에서 회원으로 표시하고 있고 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❸   

□ 회원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회원가입 여부 등을 확인

□ 회원 명부 제출 시 생년월일 앞자리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❸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200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❹

행정안전부, 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

 p.69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를 상시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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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단체 명의로 실시한 공익활동의 

실적을 확인합니다. 사업의 공익적인 성격과 구체적인 실적을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단체 명의의 활동 실적을 확인하므로, 회원 개개인의 공익활동 

실적을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단체명이 상이한 공익활동 실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등록을 신청한 단체의 

명의로 활동한 내용이 곧 실적이며,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등록신청 전에 

단체명을 정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 단체의 실적이 새 단체의 

실적으로 바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관(회칙) 등에서 정한 

총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종전 실적을 등록신청 당시 단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❺

□ 홈페이지 자료, 신문·블로그 등 자료의 동일성 여부

□ 단체의 계획서, 예·결산서에 포함된 공식적 활동 여부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대표선임 관련 자료(총회 

회의록 등), 회칙(정관), 단체 소개서 등 정당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무관청은
이렇게 확인해요!

단체명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의 활동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Q

❺

같은 자료, p.71

[ 6 ]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함 

단체의 각종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표가 선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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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확인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제 어디에 등록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지리적인 

범주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합니다. 반대로 사무소가 단일 지역에 소재하거나 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그다음에는 사업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과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주무 부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청의 조직도상의 소관 

업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무장관)

단체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

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광역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각 주무관청의 
조직도 상 

소관업무 확인

등록처 확인 절차등록처 확인 절차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의 지부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의 

본부가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 때는 지부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나 지부 등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지부가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원할 경우, 지부의 명칭과 대표자의 명의로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❻

아니오. 공익활동의 범위와 사무소의 소재지 기준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구성원의 주소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법 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원 역시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소는 국내에 설치해야 

합니다.❼

본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해당 단체의 지부도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나요?

시·도에 등록할 시 회원은 반드시 같은 시·도 내의 주민이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할 수 있나요? 

Q

Q

Q

❻

법제처, 2011.09.01. 

참고(지부의 별도 

등록 여부의 

필요성) 

❼

같은 자료,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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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신청서 작성 

이제 서류를 작성해야 할 차례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는 지원법 시행령 별지 1호 서식에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 회칙(정관) 1부

□ 당해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 당해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최근 1년간의 공익활동 실적 증명자료 1부

□ 단체 소개서 (조직기구표 포함)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 포함) 각 1부

첨부 서류기본 서류

제출 서류 체크제출 서류 체크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각 홈페이지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서류 서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명이 부족하다면 비영리민간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주무관청의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서류들은 단체가 사용하는 양식을 제출하면 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작한 

<NEW 설립신공 : 단체 설립을 위한 종합 실무 안내서>를 참고해 

보세요. 

이제 해당 서류들을 쓸 때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회칙(정관)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려면 회칙 또는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 내부에서 서로 협의하여 정한 내부 조직에 관한 문서를 회칙이라고 

하는데요, 규정, 규약, 규칙, 회칙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관은 조직의 형태, 운영방법 및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종의 자치법규를 일컫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제정하고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그 위상이 큽니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정관을 제출해야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는 회칙이건 정관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회칙이나 정관에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조항이 존재해야 합니다. 

회칙과 정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총회가 아닌,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Q

Q

②

당해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참석자 명부, 총회 개최 사진, 간인을 포함한 2년 치의 총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첫해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고, 다음 해의 총회까지 해당 

안건이 의결되었다는 사실을 총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NEW 설립신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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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당해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모두 별도의 규정이나 양식이 

없으므로 임의의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경우 구체성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없으며, 단체의 활동 목적과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 역시 따로 규정은 없지만, 계획서에 따라  예산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나 계획서에 없는 항목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주무관청에서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데에 상식적인 선에서 필요한 예산이 잡혀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등록을 어디에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은 그와 

별개로 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등록요건입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실적은 본부 중심의 실적이 더 중요하며, 지부의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 실적은 충족하는데 수지예산서, 결산서 상 수입·지출액이 적어도 
무방한가요?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각 사무소별로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나요? 

Q

Q

④

회원명부 1부 

회원명부에는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회원’은 앞서 등록요건 

(4)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회원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회원들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최근 1년간의 공익활동 실적 증명자료 1부

최근 1년간의 주요 활동 내역에 따른 사진 자료나 언론 보도 내용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 첨부합니다.

⑥

단체 소개서

단체 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 유무와 신청단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때 2개 이상의 시·도 지부를 설치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의 경우는 

각각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⑦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 포함) 각 1부

사무실이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고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를 뜻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소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명의로 계약됐느냐 개인 

명의로 계약됐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 부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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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체 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 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시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임의서식)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대차) 건물 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 부동산 사용 

승낙서(임의서식)
- (전대차) 건물 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계약서는 사본을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야 함

출처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문(2023)

아니오. 상당히 많은 공유오피스들이 멤버십 기반의 폐쇄형 오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 누구나 상시적으로 출입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유오피스를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른 단체의 공간을 무상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서류로 증명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공유오피스도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가요?  Q

[ 3 ]

서류제출 절차

앞서 살펴본 6가지 등록요건을 모두 검토하고 부대 서류까지 마련이 

되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겠죠? 기본적으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 전에 담당자와 사전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및 부대서류 제출

신청 서류 접수

등록요건 검토
서류상 요건 검토 · 현지 확인 및 단체 실사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 대장 등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20일 이내)
-신청 단체에 신규등록사항 공문 검토

관보 게재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

서류제출 절차 서류제출 절차 ❽

등록기관 및 등록요건 검토 
(중앙행정기관 or 시·도)

충족

보완 요청 
(보완이 없으면 반려)

미충족 보완 후 제출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신청 단체가 할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할 일

❽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이미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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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문 : 서울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에 제출

② 우편 : 등록 부서의 담당자와 사전 확인을 거쳐 등기로 송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TIP

이렇게 신청을 마치고 나면, 주무관청은 서류검토와 실사방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요건이 미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청하고 다시 등록요건 검토 단계로 돌아갑니다. 

등록요건이 충족되고 나면 이제 단체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에 신규등록 접수 후 20일 

이내(변경등록 접수 후 10일 이내)에 기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해당 단체에 

교부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교부되면 

곧바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 사항을 게재하고 해당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크게 직·간접적 지원과 공익단체 

추천신청이 있습니다. 

[ 1 ]

직·간접적 지원

①

직접적 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그 외 등록단체는 시·도가 관할하는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때 보조금 교부·집행·관리를 위하여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시 
혜택
6

네. 다만 비영리법인이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법상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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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적 지원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거나❾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제시하면 

일반 우편요금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❿ 이때 해당되는 

우체국은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이거나 

우편집중국이어야 합니다.⓫   

[ 2 ]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단체를 만들고 나면 개인이 낸 기부금을 세액 공제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중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들은 

추천신청을 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단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면 지정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개인이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달리 받을 수 있고⓬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⓭ 단, 법인이나 단체가 공익단체에 낸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점 유념하세요!

❾

지원법 제10조 

❿

지원법 제11조,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⓫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50호

⓬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①

추천신청 요건

공익단체로 추천신청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__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항이 정관·회칙 등에 문구 그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__	 수입(보조금 수입은 제외)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셋째__	 지정받으려는 과세 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하여 관련 입금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신청한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 개설된 통장이 있어야 하며 

2018년 한 해 동안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사본을 모두 제출합니다. 이때 후원금을 

단체 대표자 등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넷째__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_행정안전부 장관 추천일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정관·회칙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다음, 블로그는 인정되지 않으며, 전문제작 업체에서 제작한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정식 홈페이지만 인정되는 점도 중요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이제 공익단체 추천신청을 위한 서류를 알아봅니다. 추천신청서 등 관련 서식과 첨부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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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는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수신처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방문, 택배 접수 

불가). 이때 제출서류들은 저용량 PDF파일로 연속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④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공익단체로 최초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위는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서 

재지정이 되는 경우에도 3년 간 유효한데요,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6년 간 지정효력이 유지됩니다.⓯

공익단체를 운영하면 소득세법상의 의무사항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제출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행정안전부 ‘2023년 하반기 

공익단체 추천신청 안내’의 첨부자료인 ‘2023년 공익단체 추천서식’을 

참고하세요. 물론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공익단체 추천신청

안내 바로가기

□ 공익단체 추천신청서 

(2022년 개정) 1부

□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2022년 추가서류) 1부

□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각 1부

□ 단체 통장내역 1부

□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 고유번호증 1부 

□ 단체 회칙(정관) 사본 1부 

□ 전년도 단체 명의의 통장 앞면 및 거래 내역 사본 1부

□ CMS 자료(해당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및 공익법인 

등에서 받은 지원금 관련 

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⓮

첨부 서류기본 서류

제출 서류 체크제출 서류 체크

⓮

보조금 

결정통지서(보조금 

교부기관의 직인, 날인) 

또는 보조금·지원금 

관련 공문 등.

⓯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③

접수기관과 방법

공익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추천하여 기획재정부가 최종 지정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신청)
상반기 : 3월 1일~3월 31일 접수
하반기 : 9월 1일~9월 30일 접수

행정안전부(추천)
상반기 : 4월~5월 검토 및 추천
하반기 : 10월~11월 검토 및 추천

기획재정부(지정)
상반기 : 6월 30일 지정발표
하반기 : 12월 31일 지정발표

신청 순서신청 순서

소득세법상 공개 의무사항소득세법상 공개 의무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결산보고서에 제시된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기부금의 총액, 건수, 사용명세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은 5년 동안 단체가 보관해야 하며 매년 발급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결산보고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수입명세서

매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매년 4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문서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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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어길 수 있는데요, 특히 6가지 등록요건을 위배하면 말소 대상이 

됩니다. 주무관청이 말소를 강행하는 절차를 ‘직권 말소’라고 부릅니다.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도 해당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사항이 말소된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은 주무관청이 

회수합니다.

반면, 단체가 직접 신청해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⓰로 

단체가 말소를 등록한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말소되는 것을 ‘신청 

말소’라고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7

⓰

행정안전부 

등록업무편람과 

경기도공익활동 

지원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말소’ 안내문을 

참고하여 재구성

신청 말소 사유신청 말소 사유

단체 등록 말소 절차단체 등록 말소 절차

□ 단체가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 단체의 명칭, 대표자·관리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중 하나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 등록된 복수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를 신청할 경우

변경 등록하기 위해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간소화된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됐던 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가지 등록요건은 이미 

충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하는 단체들보다는 행정적인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단체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요건 확인

청문인증

등록증 회수

등록대장에 말소일자 · 사유 기재

관보 게재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

신청 말소

말소 신청서 제출

신청서 진위 확인

신청 말소처럼 단체가 의도하여 말소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서류 등을 보완할 기간을 줍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할 기회(청문인증)가 있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실수로 어기게 됐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법령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활동 지원사업 응모 등을 위해서 사무소 주소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절차는 변경등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보·공보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무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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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첨부자료

따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단체 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말소의 조건에 임원의 자격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자격 박탈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원이 있을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나요? Q

⓱

행정안전부, 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 p.69

고경환 외, 2023,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보고서 2023-04

서울시NPO지원센터, 2014, NPO길라잡이 

서울시NPO지원센터, 2021, NPO설립기초안내서 : 비영리단체 만들기의 첫 걸음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2019, NPO 법률지원 매뉴얼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예술단체 운영의 바른 길라잡이 : 2012 예술경영컨설팅 FAQ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19, New 설립신공 : 단체설립을 위한 종합 실무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참고 법안·시행령·고시·법제처 법령해석

민법 제 32조 

법제처 법령해석, 2011.09.01.(지부의 별도 등록 여부의 필요성 관련 질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50호,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협동조합기본법

참고 웹사이트

법제처, 200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서울시, 202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17, [기획아카이브14]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 가이드 모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9, 비영리단체의 법적 유형

행정안전부, 2023, 2023년 하반기 공익단체 추천 신청 안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32%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9%84%EC%98%81%EB%A6%AC%EB%AF%BC%EA%B0%84%EB%8B%A8%EC%B2%B4%EC%A7%80%EC%9B%90%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9%84%EC%98%81%EB%A6%AC%EB%AF%BC%EA%B0%84%EB%8B%A8%EC%B2%B4%EC%A7%80%EC%9B%90%EB%B2%95%EC%8B%9C%ED%96%89%EB%A0%B9/(31380,20210105)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jomunNo=80&jomunGajiNo=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1%EB%8F%99%EC%A1%B0%ED%95%A9%EA%B8%B0%EB%B3%B8%EB%B2%95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searchCondition=CTS&searchKeyword=%EC%8B%A0%EA%B3%A0&pageIndex=70&mpb_leg_pst_seq=130154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765
https://www.seoulpa.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3437&sfl=wr_2&stx=23&page=3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0171/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7&nttId=102940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2438
https://www.seoulpa.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262&sfl=wr_subject&stx=%EA%B8%B8%EB%9D%BC%EC%9E%A1%EC%9D%B4&sop=and
https://www.seoulpa.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727&sfl=wr_subject&stx=%EC%84%A4%EB%A6%BD%EA%B8%B0%EC%B4%88%EC%95%88%EB%82%B4%EC%84%9C&sop=and
https://www.seoulpa.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058&sfl=wr_subject&stx=NPO+%EB%B2%95%EB%A5%A0%EC%A7%80%EC%9B%90&sop=and
https://www.gokams.or.kr/05_know/data_view.aspx?Idx=694
https://www.seoulpa.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291&sfl=wr_subject&stx=%EC%84%A4%EB%A6%BD%EC%8B%A0%EA%B3%B5&sop=and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bccU7YVNAAKihj1Sh3wSPCW7KRU0r36Bh7j63r7m83Pjlv3d9R7p3A3zhrHofN9L.mopwas54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58&nttId=4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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